
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
「옥외광고물법」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

(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
번호 1074

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14일
발 의 자:김원태, 강석주, 고광민,

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
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
박　석, 박영한, 박춘선,
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
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소라, 이종태,
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
허　훈, 홍국표, 황유정
의원(45명)

:

1. 주문

○ 정당현수막 관련 규제의 통일성 확보와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

하여 행정안전부의『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』을 대통령

령으로 상향시키고 기타 관련 세부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

에 맞게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등 현재 시행되고

있는 정당 활동 보장 위주의「옥외광고물법」정당현수막 관련 조항

을 시 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

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.

2. 제안이유



○ 정당현수막에 대해 허가 신고 금지 제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

록 하는 「옥외광고물법」 개정안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

라 개정안 시행 전에 비해 관련 민원이 2배로 증가하고, 8건의 안전

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당 현수막이 국민의 생활불편과 다량의 현수

막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음.

○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『정당현수막 설치

관리 가이드라인』을 마련하였으나,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

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현수막의 관리에 한계를 가져옴.

○ 따라서,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「옥외광고물법」

정당현수막 특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,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

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고 기타 자세한 규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

의 사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생활안

전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

률」,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

행령」

4. 이송처

○ 「국회」, 「행정안전부」, 「17개 시 도」 및 의회








